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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상의 ‘노인학대의 구체

적 행위와 증상’(부록 3)을 참조.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

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

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

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

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

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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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

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

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

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

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

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

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온양정애요양원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

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

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교육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절차

    -교육시간은 1시간이상으로 한다.

    -본 시설은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인터넷 강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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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

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

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시설 수급자 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

관련기관

: 법률적 보호○ 법률기관

: 수사, 응급조치○ 수사기관

: 의료서비스제공○ 의료기관

: 자문,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센터

: 법률적 보호○ 법률기관

: 수사, 응급조치○ 수사기관

: 의료서비스제공○ 의료기관

: 자문,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센터

○ 시설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
○ 학대사례가 의심되거나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당
사자는 관련기관에 신고의무

시설운영자, 종사자, 생활노인

노인복지시설

○ 정책수립
○ 전문인력 교육훈련
○ 관련기관 협력 및 지원

지도 ·감독

○ 예방교육

○ 보호적 서비스 제공

○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개입계획수립

○ 조치 및 결과보고

협력 ·지원

신고

신고

신고

지
도
·
감

독

조
치
·결

과
보

고

협력 ·지원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조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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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

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수급자(이용자) 학대사례 및 대응 지침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

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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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

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

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

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

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

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

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

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

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

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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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

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

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

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

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

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

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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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

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

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

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

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

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

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

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

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



노인학대·폭력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 8 -

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

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

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

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

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

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의 법적근거 및 처벌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 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04.1.29)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04.1.2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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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조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사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
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9> 
2)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4.1.29>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호(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조(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3호를 장기요양 종사자 등이 위반할 시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지정취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
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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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995년>
제257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4)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9조)으로 강제성은 없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사법경찰관의 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동의 필요)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감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8조에 의거) 
2. 검사의 사건송치, 임시조치 청구가능 
3. 법원의 조사, 심리,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능 
4. 임시조치의 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노인학대·폭력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 11 -

6.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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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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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처방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2) 노인학대가 의심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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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 신고 요령

4) 신고의무자 및 처벌 교육

①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

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처벌조항(과태료)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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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대 발생시 센터와 협조사항

사법경찰

· 학대 신고시 현장출동
· 112에 신고 된 사례를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센터에 접수 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센터로부터 의뢰 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이후 조사
서 사본 센터에 송부 

의료인
· 노인학대 조기발견, 센터나 경찰에 신고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 노인학대 조시발견, 센터나 경찰에 신고
· 피해노인의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노인의 생활기록 등 관련자료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소송진행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한 긴
밀한 협조
· 해위자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
으로부터 노인 격리 

시.도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노인의 행정적 조치
(의료기관 치료의뢰/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의뢰) 

시.군

· 위기가정 SOS상담소 지침과 연계하여 적극지원
· 센터 상담관련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협조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노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발생 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
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6) 노인학대 대처방안으로 노인학대 발견시 적극적 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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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인권보호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시설생활어르신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 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학대·폭력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 17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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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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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 ․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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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도 주소 연락처 팩스

중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성촌빌딩 2층)
02)3667-1389 02)2634-5023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02)523-1043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3 02)921-1389 02)921-1391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74번길 3-5 2층 051)468-8850 051)468-8851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051)867-9119 051)865-0446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053)476-1081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032)426-8792~4 032)426-8794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062)655-4158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8 (더포엠Ⅱ 

102호)
042)472-1389 042)472-1392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90 052)265-1389 052)257-1889

경기남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83번길 20 

(성남실내체육관 3층)
031)736-1389 031)735-3795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7 031)821-1461 031)821-2246

경기서부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26(성곡 

새마을금고 오정지점 2층)
032)683-1389 032)683-1388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033)253-1389 033)242-1389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48 033)655-1389 033)655-0512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충북재활의원 3층)
043)259-8120~2 043)259-8127

충북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043)846-1389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 041)534-1389 041)534-9224

충남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9,2층 041)734-1389 041)735-1489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063)273-1389 063)273-1287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063)443-1389  

전남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061)742-3079

전남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061)281-2392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9-4(기쁨의교회복지관 208호)

054)248-1389 054)232-5677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소)

054)655-1389 054)655-1391

경북 김천시 평화동 12길 10 2층(분소) 054)436-1390　 054)436-128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 2층)
055)222-1389 055)221-8449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064)757-1389


